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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포용의 지리학이 포용의 개념을 진정하게 포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포용의 개념에 내재된 공간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계적 공간에 관

한 단순한 형태적 유형화에서 나아가 철학적 성찰을 통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둘째, 포용과 배제의 개념을 현실

적 배경 속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포용과 배제를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2개의 모멘텀으로 이해하고 그 구조적 메

커니즘들을 고찰해야 한다. 셋째, 사회공간적 포용의 개념이 이데올로기로 동원되는 것을 가능한 차단하면서 진

정한 규범적 개념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윤리적 개념들, 예로 관용, 상호인정, 환대, 시민성 등의 

개념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에 관한 지표개발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포용

의 거버넌스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로 재구성

하고 이를 정책과 사회실천에 반영함으로써, 포용의 지리학은 지리학의 학술적 발전뿐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포용과 배제, 관계적 공간, 포용의 지리학, 포용도시, 포용성장, 포용의 윤리

Abstract : This paper is to discuss and argue for 4 key issues for geography of inclusion to be a new paradigm 
- to include authentically the concept of socio-spatial inclusion. First of all, a deeper philosophical ref lec-
tion rather than mere formal typology of relational space is needed to see the spatial aspect inherent in the 
concept of inclusion. Secondly, it is highly important to see inclusion and exclusion as two momentums 
operating simultaneously, and to explore structural mechanisms through which those momentums are oper-
ated. Third, several ethical concepts such as tolerance, mutual recognition, hospitality, citizenship, etc. can 
be reappraised to conceptualize inclusion as a true normative term, while preventing the concept of inclusion 
from ideological mobilization by dominant powers. Finely, considering som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indicator approach to inclusive growth and inclusive city, and suggesting hegemonic governance of inclusion 
initiated by leadership of excluded and alienated groups in civil society, it is expected that geography of inclu-
sion would be a new academic and policy paradigm which can contribute to both resolution of socio-spatial 
problems and to development of geography. 

Key Words : inclusion and exclusion, relational space, geography of inclusion, inclusive city, inclusive growth, 
ethics for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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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1. 서론: 포용의 지리학,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 ‘포용’을 수식어로 한 용어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포용도시, 포용성장, 포용적 지역 발전, 포

용적 국토, 포용국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용례에

서 포용은 기존의 도시·지역·국토의 개념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을 새로운 관점이나 패러다임으로 이해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가 된 것처럼 보인

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박인권(2015)은 포용도시를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

적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도시 비전”이며 또한 “이

와 관련된 한국의 도시 정책들을 평가·재해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포용도시는 도시 차원에

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간)적 배제를 극복하고 새

로운 미래 도시를 전망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포용

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하면, 포용도시, 포용성

장의 개념은 현대 도시,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사회공

간적 배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이며, 또한 

동시에 이들을 해소하고 나아갈 미래 도시의 규범적 

모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은 우리 도시, 우리 사

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배제의 문제가 기존의 도시 및 

성장(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기 어렵

게 됨에 따라, 이 문제를 사회경제적 및 공간적 측면

에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

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취

약집단들(저소득층, 고령층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년

층까지 포함)의 생활문제의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으

며,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변화된 계층

들을 포용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포

용성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공간적 측면에서 오늘날 

도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서민주거

의 불안정, 거주지 분리 및 젠트리피케이션, 무분별한 

지역개발, 나아가 국토공간의 불균등 심화 등의 문제

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소외된 집단들의 

포용과 도시 공간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포

용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포용/배제의 개념은 학술적이라기

보다 사회적,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했다. 이 용어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편부모 가

정, 장애인, 노인, 약물중독자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

시되었고, 1980~90년대에는 사회적 결속을 저해하

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균열들을 다루기 위해 광범

위하게 사용되게 되었다. 예로, 1980년대 후반 유럽

연합(EU)은 사회적 배제/포용을 유럽 통합을 위한 사

회정책의 핵심 의제로 채택했으며, 1990년대 영국 노

동당 정부는 이를 사회경제적 정책과 각종 연구의 핵

심과제로 설정했다(Aalbers, 2009; 박인권, 2015). 이

러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지향하는 포

용성장과 이를 도시 차원에 원용한 포용도시의 개념

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었

다. 특히 포용성장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2015), 유엔 하비타트(UN-

HABITAT, 2015)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새로

운 화두로 부각되었고, 포용도시는 그 정책적 시사점

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시 차원에 반영한 규

범적 개념으로 강조되게 되었다(문정호, 2017). 

이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용도시, 포용

성장의 개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지난 30여 년 간 전

개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또는 회의적 성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1980년대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시장경쟁 논리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지구적 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한편으로 

자본의 초과이윤 전유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흐름 등과 같이 하비(2007)가 지칭한 이른바 ‘탈취에 

의한 축적’이 만연하는 반면, 노동계급의 비정규직화

와 실업,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축소 등으로 경제적 양

극화와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

회적 배제/포용에 대한 관심은 서구 선진국들에서 초

래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포용성장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초

래한 1990년대 워싱턴합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성

장모형으로 제시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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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엔 하비타트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정책 아젠

다로 명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포용/배제

의 개념은 서구 선진국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로 

확산되어,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빈곤집단이나 사회적 소외집단들의 주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

념이 과연 우리 사회와 도시가 직면한 사회공간적 배

제의 위기를 해소하고 포용적 미래를 전망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

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용’이라는 단어는 

일상적 규범으로 사용되는 진부한 용어를 마치 새로

운 수식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포용/배제의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할지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접근

이나 분석 방법이 진부하다면 이 또한 새로운 패러다

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

념에 바탕을 둔 최근 연구들이나 정책보고서들은 포

용이라는 용어를 적당히 규범적으로 정의하고, 우리 

사회나 도시가 당면한 배제의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

한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여 이에 따라 도시를 등급화

하거나 도시 문제들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에 다양한 수

식어들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나 도시가 처해 있던 사

회공간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소하고자 했던 학술

적 또는 정책적 시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역대 정부들의 정

책과 이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하고자 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예로 노

무현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의 기능

을 (일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더불

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마을만들기 등이 핵심적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명박정부로 넘어와서는 저탄

소녹색성장과 녹색도시가 정책 기조로 설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새로운 성

장 동력 확충,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쾌적한 환경 조

성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창조경제와 창

조도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기업이나 산업

보다 인간의 창조성 또는 창조적 인재의 육성에 우선

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

었다. 문재인정부에 와서는 아직 국가발전정책 또는 

도시정책이나 계획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정한 용어

나 개념 또는 정책기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

았지만, 현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비정

규직의 정규직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은 분명 포용

성장의 기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 기조들이 제시되었고, 정부 연구기관뿐만 아니

라 대학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정당화(또

는 비판)하는 개념이나 이론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

러나 이러한 관심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책 

기조를 이루는 핵심 개념들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하

면서, 이와 관련된 현실 문제들을 접근하기 위한 주

요 방안으로 관련된 변수들과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

여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정

책 기조들에 바탕을 둔 정책들의 시행은 대부분 심각

한 문제들(예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

원개발 정책의 실패)을 자초하거나 매우 편향된 방향

(예로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무시한 창조경

제 정책)으로 나아갔다. 물론 문재인정부는 아직 새로

운 국가·도시발전정책의 기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

만, 기술·규범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선

적인 관심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포용)성

장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

고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사회공간적 포용의 개념은 학술

적·정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에 충분하지

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논제들이 보

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포용의 개념, 특

히 지리학의 입장에서 포용의 지리학이 새로운 패러

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의 개념에 내재한 공간적 

측면을 보다 철학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용과 배제의 개념은 상호 대립적으로 분리된 현상

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유발되는 현실적 배경 속에서 

경제·정치적 메커니즘들이 작동하는 두 개의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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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um)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포용도시

나 포용성장의 개념 등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포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

이 요구된다. 넷째,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실현을 위

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관행

적인 접근방법(예로 지표개발 중심 연구와 이를 반영

한 정책 추진)에서 나아가 실제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주체적 참여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포용의 지리학이 포용의 개념을 진정하

게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4가지 핵심 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포용의 개념에 내재된 공간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

여, 관계적 공간의 개념을 성찰하고자 한다. 제3절에

서는 포용과 배제의 개념을 현실적 배경 속에서 규정

하기 위하여 포용과 배제의 동시성을 강조하면서,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고찰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사회

공간적 포용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하

여 이와 관련된 여러 윤리적 개념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에 

관한 지표개발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포용의 거

버넌스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논

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

로 재구성하고 이를 정책과 사회실천에 반영함으로

써, 포용의 지리학은 지리학의 학문적 발전뿐 아니라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포용의 지리학

은 2가지 측면, 즉 포용과 배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2개의 모멘텀으로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즉 포용과 

배제의 변증법)과 포용의 윤리성은 항상 그 이데올로

기적 성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윤리와 이데올로기

의 양면성)에서 불가피한 한계를 가진다.

2. 관계적 공간과 사물의 사회공간적 질서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함의된 2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용/배제는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포용과 배제는 흔히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

떤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상태와 관

련된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 자원(예로, 화폐)의 사용

과 관련하여, 포용은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배제는 이의 이용이 불가능하거

나 불충분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

용/배제의 개념은 단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

원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유발시키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는 

구체적 사회적 자원이나 요소의 결핍 상태(예로 빈

곤)라기보다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지만, “그러한 

상태를 발생하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

다는 점에서 동태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110).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

제는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과는 구분된

다. 즉 빈곤의 사고는 개인이나 가계의 처분에서 자원

의 부족을 문제시한다면, 사회적 배제는 불공정한 사

회적 참여, 제한된 사회적 통합, 권력의 불균형 또는 

결여 등 관계적 이슈에 먼저 관심을 둔다는 점이 강조

된다(Room, 1995; 박인권, 2015).

다른 한 측면은 포용의 개념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

이다. 포용/배제의 개념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은 포

용도시의 개념 정의에서 우선 확인된다. 예로, 박인

권(2015, 114)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도시는 물리적 

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지리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치

적 의사결정의 기본단위이며,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의 범위와 중첩된 관계적 실체”라는 점이 강조되며, 

이와 같이 “관계적으로 정의된 도시는 사회통합을 저

해하는 많은 모순적 사회 문제들이 물질화되는 특별

한 장소”로 규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도시는 역

동적이며, 관계적이며, 또한 공간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포용도시의 변수 또는 지표의 설정에서 

사회적 의존성 및 참여와 더불어 공간적 접근성이 3

대 핵심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박인권, 

2015). 또한 포용도시에 관한 하비타트 3차회의의 정

책의제도 같은 맥락에서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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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대와 사회적 혁신, 모든 사람이 양질의 기초서

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증진, 포용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UN-

HABITAT, 2015). 또한 세계은행도 포용성장의 개념

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포용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면서(World Bank, 2009; 2015), 포용의 차원

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은 공간적 측면에서 생

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의 균등한 접근성 향상이

나 도시 빈민에 대한 기본서비스의 제공 및 공적 공간

의 복원 등을 핵심 의제로 포함한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에 내포된 공간적 의미들은 

흔히 특정한 규모의 공동체(예로 이웃사회, 도시, 국

가 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로 카메

론(Cameron, 2005)은 포용의 지리학을 개념화하면

서, 흔히 사회적 배제는 주로 공동체나 이웃사회와 같

이 ‘국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사회적 포용은 

특정한 공간적 차원이나 입지와 관련되지 않는 것처

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 배제와 포용은 모

두 특정한 지리적 또는 공간적 규모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용도시의 개념은 분명 그 도시의 거

주자들에게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지

리적 범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또한 단어의 의미로 

보면, 배제/포용은 특정 사회공간적 집단이나 공동체

의 영역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또한 참여한다(내포

된다)는 점에서 분명 규모적 또는 (엄격히 말해) 영역

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영역적 측면에서 개념화된 

배제/포용의 공간성은 이에 내재된 관계성과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배제는 특정한 사회공간적 영

역으로부터 거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로부터 제외를 의미한다. 즉 배제와 포용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들은 공간적 측면에서 영역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최근 관계적 공간(또는 지역)의 개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계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

는 학자들과 영역적 측면을 다시 강조하려는 학자

들 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Varró and Lagendijk, 

2013 등 참조). 관계적 공간의 개념은 지구적 이동성

과 상호연계성의 증대 등 현실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구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망 또는 관계적 연

계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공간적 편성들은 더 이상 장

소에 고정되거나 영역적이지 아니하며, 다양한 순환

적, 관계적 실체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

한 점에서 영역적 관점에서 관계적 관점으로의 전환

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MacLeod and Jones, 2007, 

1179). 하지만, 관계적 관점에서 공간이나 지역을 지

나차게 강조할 경우, 현실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지역

적 차이나 특이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

러한 특성들이 왜 발생하거나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

표 1. 포용도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차원 핵심과제 주요 세부내용

공간적 

포용

접근: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정한 토

지, 주거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

- 적정한 토지·주거 

- 도시빈민에 대한 기본 서비스

- 도시계획과 관리

- 공적 공간의 복원

- 슬럼 개조 및 방지

- 임대 보증

- 토지 및 토지사용 조정

- 토지사용 규제

- 토지기반 금융

사회적

포용

권리와 참여: 개인과 집단들이 사회

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향상

- 범죄 및 폭력 방지

- 권리 기반적 접근

- 도시빈민 조직 지원

- 공동체 주도적 발전

- 참여 계획 및 거버넌스

경제적

포용

기회: 모든 사람이 번영의 증대에 기

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일자리에 대한 공간적 접근  

향상

- 제도적 접근 향상

- 기능 함양, 교육 접근

- 친빈곤 경제 발전

- 금융에의 접근

자료: World Bank(20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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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문에 답하기 어렵게 된다(Jones, 2009). 자본주

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도 개별 국가들은 상호

의존성이나 관계성을 증대시키고 다규모화되고 있다

고 할지라도, 여전히 영역에 기반을 둔 정치를 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적 전환’은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한 논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맥케인과 와드(McCann and 

Ward, 2010)는 지역 정책은 관계적이며 또한 동시

에 영역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

국 문제는 관계적 접근과 영역적 접근 간 균형을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의문으로 귀결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접근들 간의 구분과 논쟁은 비판

적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한

다(Jonas, 2012). 이러한 점에서 사회공간적 관계성

에 관한 대안적 논의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즉 네트워

크 또는 관계성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사회공간적 

관계들의 다른 형태들, 예로 영역, 장소, 스케일 등을 

무시하고, 공간을 한 차원으로만 이해할 위험에 빠지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솝(Jessop et al., 

2008)은 4가지 형태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즉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장

한다. 이들이 제시한 4가지 형태의 사회공간적 관계

들은 공간에 대한 영역적 사고와 관계적 사고를 결합

시킴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를 수직적 스케일 

차원(국지적-지역적-국가적-지구적 스케일)뿐만 아

니라 수평적 네트워크 차원(지구적 연계를 포함하는 

지역 또는 장소들 간 관계 및 차이)에서 작동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

다고 하겠다(박배균, 2012).

그러나 공간에 관한 영역적/관계적 관점에 관한 이

러한 결합은 공간의 외형적(형태적) 접근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즉 이와 같은 결합은 관

계적 공간(또는 영역적 공간)의 속성에 접근하기 위

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오래

전 애그뉴(Agnew, 1999, 93)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과 관련된 장소나 공간, 지역에 관한 많은 논의들에

서 철학적 혼돈만 무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리학에서 공간에 관해 정말 깊이 있는 철학

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

적 공간의 개념화에서 외형적인 혼돈이 심층적인 사

유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에 관한 논

의 모두가 이러한 혼돈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예로 매시(Massey, 1979)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초

기에 공간(장소와 지역)은 국지화된 사회적 관계 및 

물질적 조건들과 거시적인 자본주의적 재구조화 과

정 간 상호작용의 조합 또는 개연적 결과로 이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공간에 관한 매시의 주장

은 보다 철학적인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예로, 그녀

는 “공간은 공존의 영역으로, 궤적의 다중성을 포괄

하며, 이전에는 관련되지 않았던 주체와 객체, 사람과 

사물들을 포함하며, 이들이 서로 접촉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Massey, 2005). 포용의 지리학을 위한 공간

적 철학은 바로 이러한 공간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 

즉 공존의 공간, 접촉과 관계의 공간을 개념화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포용/배제의 지리학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최초의 지리학적 물음은 포용과 배제가 미분화된 

상태였을 것이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수렵

과 채취를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낯선 주변을 둘

러보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던 물음은 ‘여기는 어

딘가?’라는 의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아온 삶의 체험을 통

해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곳, ‘저기’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저기’는 새로운 지리학적 물음에 답하기 위한 대상, 

즉 물음의 주체와는 분리된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서 공간(즉 절대적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

스-로마시대의 지리학에서부터 근대의 지리학에 이

르기까지 지리학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의 지리학으

로 발달해 왔고, 실증주의적 지리학은 이러한 발달의 

정점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지리

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절대적 공간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모색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신지역지

리학은 ‘여기’와 ‘저기’를 관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를 통해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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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리학적 물음의 변화는 공간의 역사와 궤

적을 같이 한다. 일정한 영토를 가진 고대 국가의 등

장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침략과 식민지배에 바탕을 

두었다. 공간은 더 이상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이 정복하

고 지배하는 것이 되었다. 국가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

는 경계는 특정 영역에의 소속을 좌우하는 포용/배제

의 구획선이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는 국가 주

권의 지배력 하에서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되었고, 형

식적인 포용(소속)과 배제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동

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공간에서 원료나 상품의 지리적 이동은 점차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었지만, 공간 자체의 생산은 자본에 의

해 지배되면서 점점 더 상품화·물신화되면서 일상생

활로부터 소원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구지방화 과정

은 국경의 제도적 이완과 더불어 상품과 자본뿐만 아

니라 노동력의 자유 이동을 촉진하며, 공간의 다규모

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국민국가

와 그 영토성에 근거를 둔 기존 방법론들의 오류가 지

적되고 있으며,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

의 전환, 즉 관계적 전환과 더불어 네트워크, 스케일 

등의 새로운 공간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실증주의적 지리학과 절대적 공간관에 대해 가

장 앞서 비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지리학

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비이다. 그는 공간을 절

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계적 공간으로 구분한다

(Harvey, 1973; Harvey, 2009). 절대적 공간은 사물

과 분리된 공간 그 자체, 상대적 공간은 사물의 개체

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 그리고 관계적 공간은 사물들

이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이들 간 관계에 의해 형성되

는 공간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공간은 이렇

게 유형화되어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총체로서 존재하며, 공간을 어떤 관점에서 개

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에 관한 인간의 실천에 좌

우된다(Harvey, 1973, 13). 하비는 다양한 인간 실천 

유형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3가지 공간 개념과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3차원적 유형화, 즉 물질

적 공간(경험적 공간), 공간의 재현(개념화된 공간), 

재현의 공간(체험의 공간)과 행렬적으로 연계시키고

자 한다. 하비의 이러한 공간 유형화는 절대적 공간에

서 벗어나 다른 관점의 공간관으로 사람들의 공간적 

활동이나 사물들의 공간적 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

는 공간을 사람과 사물의 사회공간적 활동을 이해하

는 ‘인식의 틀’(또는 관점)로 이해할 따름이고, 관계적 

공간 개념에 내재하는 심원한 철학적 함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1)

관계적 공간 개념을 이와 같은 공간의 유형화에 따

른 관점 또는 준거틀로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 개

념 자체 내에 함의된 보다 철학적인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지리학뿐 아니라 사회이론 및 인

문학에서 2가지 전환, 즉 관계적 전환과 공간적 전환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은 분명 이들 간에 어떤 내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

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크랭과 스리프트(2013)은 

‘공간적 전환’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이론가와 철학

자들을 논의하면서, 이들이 주목한 공간의 개념은 단

순히 절대적, 물리적, 유클리드적 공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사회적,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예로, 들뢰즈의 철학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

지만, 특히 지리학적 철학이라는 점에서 ‘지철학’(ge-

ophilosophy)이라고 칭해진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

면, “‘공간화’ 없이 사유할 수 없으며, ‘사유하기’ 없이 

공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엘, 2013). 이러한 지

철학적 사유는 예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저서, <천개

의 고원>에서 빈번하게 출현한다. 예로 이들이 제시

한 관계적 공간 메타포는 땅 속 줄기를 지칭하는 ‘리

좀’의 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리

좀의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또 연결 접속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나무나 뿌리와는 전혀 

다르다”(들뢰즈와 가타리, 2004, 12). 또한 이들이 제

시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개념은 영역성의 개념

과 관계성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관계적 전환과 공간적 전환을 함께 부각시킨 

사회이론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을 들 수 있다(최병두, 2015b). 이 이론의 주

창자인 라투르에 의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비인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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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맺어주는 네트워크에 의

해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우리가 모든 관

계를 네트워크로 정의할 때 겪는 어려움은 지리학의 

보급 탓”이라고 비판한다. 즉 유클리드적 공간관에 기

초한 “지리학적 개념은 단지 거리와 규모를 정의하

는 격자에 대한 또 다른 연결일 뿐이다. [그러나 위상

학적 관계적 공간관에 근거한] 네트워크 개념은 우리

가 공간을 정의하는 데서 지리학자들의 횡포를 걷어

내는 것을 돕고, 우리에게 사회적이거나 ‘실제’의 공간

이라는 관념이 아닌 관계라는 관념을 제공한다”(라투

르, 2010, 102-103). 이러한 점에서 머독(Murdoch, 

1998)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유클리드주의에 대

한 전쟁 기계’라고 지칭하면서, 이 이론이 가지는 핵

심적 유의성을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이 이론은 지

리학적 연구에 흔히 나타나는 자연/사회, 행동/구조, 

국지적/지구적인 것과 같은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적 사고를 제공한다. 둘째, 이 이론은 공간을 절

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유클리드적 공간관을 극복하

고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 개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관계적 공간에 관한 철학적 사유나 이론

적 개념화는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공간의식을 

지배해 온 절대적, 비공간적(특히 시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관계적이고 공간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추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또한 사물

의 존재와 공간에 관한 서구적 의식과 동양적 사고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신영복(2004, 24)의 동양 

철학적 강독에 의하면, 서구사회의 사회론은 원자론

적 존재론에 따른 세계 인식을 전제하고 개별 존재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면, 동양적 사고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으로

서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동양의 이러한 관

계론적 구성원리는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

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

의 본질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된다. 이러한 점

에서 관계적 존재론과 이에 내재한 관계적 공간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그 

자체로서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물들과의 상

호관계 속에서 그 실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공

간은 사물들이 그 실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관계를 통

해 형성·변화한다. 

관계적 공간에 관한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사물

의 질서에 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서구 사회에

서 관계적 공간에 기반한 사물의 질서에 관한 논의

는 라이프니츠에서 화이트헤드로 이어진다. 라이프

니츠에 의하면, 공간은 사물과 시간과의 상호작용이

나 또는 사물들 간의 상호작용 없이는 인지될 수 없으

며, 사물들의 질서가 바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임진

아, 2014, 185). 그러나 세계의 실체를 정신의 원자인 

‘모나드’로 파악하는 그의 모나드 개념은 이러한 관계

적 공간 개념과는 모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화이

트헤드에게 있어서도 공간은 사물들의 관계성을 설

명하는 ‘의미관련’적 개념이다. 임진아(2014, 179)의 

해석에 의하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의미관련은 물

질과 (시)공간이 상호 독립적이고 무목적적인 주체-

객체라는 이원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물질과 

(시)공간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

련된 하비(Harvey, 2009)의 설명에 의하면, 화이트헤

드는 “사고의 근본적 질서는 우선 관계를 가진 사물

들의 세계이며, 그 다음으로 공간인데, 공간은 이 관

계를 통해 그 근본적 실체가 규정되며 이 관계의 본질

로부터 그 속성이 유도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관계적 공간 개념에 내재된 사물의 사회

공간적 질서에 관한 사유는 철학적으로 보다 명확하

게 서술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관한 예시를 통해 구체

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들의 관계로서 질

서 또는 혼란은 절대적(영역적) 공간뿐 아니라 관계

적(위상적) 공간에서 표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

로, 방에 있는 책장에 꽂이지 않은 채 흩어져 있는 책

들이나 도시에서 보행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 자동차

나 장애물들은 그 방이나 도시가 무질서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책들을 책

장에 꽂는 것, 보행도로를 보행자들에 내어주는 것과 

같이 사물들 간 관계성을 복원하는 것은 그 방이나 도

시의 사회공간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사물들

의 사회공간적 질서란 사물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인과 촌장’이

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 ‘풍경’은 이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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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한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돌아오는] 풍경”

사물들 간의 관계성과 이에 따른 ‘제자리’는 사물

들 자체에 고유하게 내재하거나 또는 선험적으로 또

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서로 관

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포용은 이

러한 사회공간적 관계의 존재론에 바탕을 두고 철학

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물들 간 관

계성과 이에 따른 ‘제자리’는 특정 지배집단이나 사회

구조적 조건(예로 자본주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규정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규정된 관계성이나 ‘제자리’

는 진정성(또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없다. 진정한 포

용이란 단순히 타자에 대한 외형적 배려(또는 관용)

가 아니라 상호인정을 통해 존재론적 안정감을 구축

하고 나아가 사물들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다. 즉 포용의 지리학에서 포용은 사물(사람 포함)

들 간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포용의 공

간은 임의적인 사회적 통합의 공간이라기보다 상호

인정(투쟁)을 통한 조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사물들의 

‘제자리 풍경’이라는 메타포로 표현된다. 포용의 지리

학은 사물의 공간적 질서 회복과 존재적 관계성의 복

원을 지향해야 한다. 

3. 현대 사회공간에서 배제와 포용의 

역동성

현대 사회공간에서 배제와 포용은 다양한 양상으

로 나타난다. 예로, 사회적 배제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업과 비정규직의 확대,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부

채와 빈곤에 의한 사회경제적 한계화 등이 흔히 거론

되며, 정치·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배집단의 정치권력

으로부터의 배제, 정책적 의사결정과정 참여 거부 또

는 기회 박탈,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의 부재,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성 제한, 사회적 소

속이나 교류로부터 배제, 문화적 측면에서 특정한 문

화적 생활양식(예로 종교, 언어 등) 제한, 정체성에 대

한 억압, 소외와 박탈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다 공

간적 측면에서 이동성 제약, 거주지 분리, 젠트리피케

이션(이른바 ‘둥지 내몰림’) 등도 배제의 주요 양상들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공간적 포용은 이러

한 배제의 양상들에 대립되는 것들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배제와 포용의 다양한 양상들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설정

하고, 그 세부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로,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은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2가지 핵심적 차원으로 상호의존성과 

참여를 제안했으며, 박인권(2015)은 여기에 공간적 

포용을 더하여 3가지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공간적 배제와 포용의 양상들을 파

악하고 개념화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

분 포용을 이와 반대되는 배제에 대한 대립적 양상으

로 파악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즉 카메런(Cameron, 

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포용은 단지 부정

적으로만, 즉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포용에 관한 논의의 대

부분은 개념적으로 배제에 의해 지배된다. 사회적 배

제는 사회적 포용이 경험적으로 측정되고 개념적으

로 규정되는 대척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

립적 개념으로 논의되고,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

서 배제의 다양한 양상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만 주로 고려된다. 카메런

(Cameron, 2005; 2006)에 의하면, 이러한 단점은 사

회적 포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담론적인 지리학에 관

한 비판적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유발

된 것이라고 주장된다. 

물론 포용과 배제의 개념을 역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 2010)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사회적 관계와 

노동관계에서 탈소속 또는 비통합” 및 “다양한 차원

의 사회생활에서 참여의 부재”로 정의한다. 이 점을 

역으로 이해하면,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관계와 노동

관계에서 소속 또는 통합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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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참여로 정의될 수 있고, 반대로 사회적 배제

는 이러한 관계에서 탈소속 또는 비통합 및 참여의 부

재와 같이 ‘부정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

은 사회적 포용을 2가지 측면 즉 사회적 관계에의 포

용과 참여로서의 포용을 제시하면서, 포용을 우선적

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배제를 정의

하고 있다. 즉 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은 공식적인 노동분업 내 상호의존성과 공식적 협력, 

그리고 사적 관계에서 호혜적 의무, 수용, 인정과 연

대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반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

는 이러한 관계들의 폐기 또는 와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포용을 배제에 앞서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그 다

음 배제를 대립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뒤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포용을 배제의 개념과 (외

형적으로)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실질적이고 윤리적

인 개념으로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용을 배제와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이유

는 포용에 관한 담론이 현실 사회에서 배제로 인한 사

회공간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이들을 해소하기 위

한 방안의 모색에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포용의 개

념이 배제에 대한 대안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점과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의 개

념이 기존에 사회적 문제들을 서술하던 다른 용어들

에 비해 더 유의한가라는 의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

다. 예로, 사회적 배제/포용에 관한 논의들은 흔히 사

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기존에 사용되던 ‘빈곤’의 개

념에 비해 보다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회

적 배제는 어떤 구체적 사회적 요소의 결핍 상태(예

로 빈곤)라기보다는 “사회의 여러 영역들에서 나타나

는 균열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포괄하는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110). 사실 서구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일정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사

회에서 빈곤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들의 

특성을 완전히 묘사하기 어렵고, 따라서 배제/포용의 

개념이 이러한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처

럼 보인다. 

사회적 배제/포용의 개념은 빈곤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사람들의 삶에서 특정 (경제적) 측면에서 확인

되는 결핍 상태보다도 더 다양한 측면들을 함의한다

는 점에서 유럽의 정책 담론에서 우월성을 획득한 것

처럼 보인다. 즉 사회(공간)적 배제는 단지 저소득과 

이로 인한 자원이나 구매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정치

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나 부분적 참여, 주거 불

안정이나 교육적 불이익, 주류문화와 다른 독특한 생

활양식이나 정체성에 대한 억압 등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한다. 즉 사회적 배제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은 

예로 빈곤의 개념 못지않게 모호하며, 사회공간적 문

제를 적실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하고 주

변화된 개인이나 집단들의 체험된 경험에 주로 초점

을 두는 한편, 탈복지주의적(postwelfarist) 세계에서 

빈곤을 병리화하기 위한 용어로 설정하려 한다고 비

난된다(Cameron, 2005).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

에 관한 연구는 빈곤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제의 다양

한 양상들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메커니즘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와 기업주의적 도시정책)

에 대해서는 직접 논의하지 않고 간과하기도 한다. 

사회(공간)적 포용이 배제와 대립적으로 개념화되

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이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포용이 그 자체적으

로 개념화되기 어려운 것은 포용과 배제가 동전의 양

면처럼 분리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잭

슨(Jackson, 1999)은 많은 문헌들에서 사회적 포용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규정하지만, 배제와 포용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몇 가지 사례

들을 제시한다. 예로,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며,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한 영역에서는 배제

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포용될 수 있다. 또한 어

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한계성은 배제 

또는 제약의 근원이지만, 또한 동시에 포용이나 창의

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잭슨은 포용이 

배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배제된 집

단들이 그들 자신보다도 더 약한 집단들을 배제시킴

으로써 포용을 상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덴(Pradhan, 2006)도 이러한 점에서 특정 개인

이나 집단이 배제된 타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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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로 전통사회에

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만, 상위 

여성은 하위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이 상위집단

에 소속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즉 사회적 포용

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배제와 포용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여러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동일한 사건이나 사

업에서 배제와 포용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도시재

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가

나 주택의 임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배제를 유

발하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 지역으로

의 새로운 이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혜적이다. 또

한 배제와 포용은 다규모적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발

생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도시의 개발은 포괄적으로 

보면 도시인들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실제 개

발이익은 이와 직접 관련된 집단들에게 배분되고, 그 

외 도시 주민들은 이의 배분에서 배제된다. 또 다른 

사례로, 댐이나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이 추진되는 지역

의 주민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즉 배제)을 입게 

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개인이나 지역사회 차원에

서 많은 보상을 해준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포

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정

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결국 비용의 전가에 

따른 배제와 편익의 제공에 따른 포용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제와 포용의 양면성은 훨씬 더 구조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예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람들이 기

업가에게 고용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 활동

과 이에 따른 임금 획득을 보장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포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노동자는 일정한 

화폐소득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고 노

동시간을 기업가의 통제 하에 맡기게 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관리로부터 배제되게 된다.2)

이와 같이 포용과 배제가 대립적이면서도 양면적으

로 개념화되는 궁극적 이유는 이들이 어떤 사회구조

적 메커니즘에 의해 추동되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작

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용과 배제

는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에 의해 역동적으로 발생하

는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포용의 메

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불균등발전에 주목할 

수 있다. 근대화 또는 경제성장 과정은 기본적으로 배

제와 포용의 모멘텀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즉 한 국가

나 도시의 경제성장은 전체 구성원들에게 성장의 혜

택을 부여하지만, 실제 창출된 부의 분배과정은 불공

정한 포용/배제를 초래한다.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이른바 ‘성장거점’도시를 선별하여 집중 투자를 한다

면, 그 도시는 근대적 경제발전과정에 포용되는 반면, 

그 외 지역들은 배제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성장거점

도시에 대한 선별적 집중은 경제성장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 그 지역 주민들을 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속적인 역류효과는 해당 지역 주민들

을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계속 배제하게 된다. 물

론 선별적 집중투자의 결과는 파급효과와 역류효과의 

중첩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통합적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는 결국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의 벡터 값에 의해 정해 질 것이다. 

포용/배제의 모멘텀은 이와 같은 선별적 투자와 이

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를 파급/역류효과와 이로 인

해 유발되는 지역격차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더 나

아가 구조적 측면에서 불균등발전을 설명하는 모순

적 메커니즘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지역격

차론에서 불균등발전론으로 관심의 전환은 단위지역

들 간의 비교에서 지역들 간 구조적 관계성에 주목하

도록 한다. 예로 닐 스미스(2017)에 의하면, 불균등

발전은 자본주의 공간 생산에 내재된 차별화와 균등

화의 대립적 또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여기

서 차별화 경향은 자연적 차이에서 시작된 노동의 분

업이 점차 사회화되면서 건조환경의 불균등한 집중

과 집적으로 나타나며, 균등화 경향은 생산물 시장의 

지구적 확장뿐만 아니라 노동의 조건이나 생산력 발

전 수준의 평준화도 포함한다. 불균등발전은 이러한 

차별화와 균등화 경향의 시소운동으로 전개된다. 이

와 같은 불균등발전의 메커니즘에서 차별화(노동 분

업, 생산설비와 건조환경, 자본의 집중 등) 경향은 배

제의 모멘텀으로, 그리고 균등화(상품시장 및 노동 조

건, 생산력의 발전 등) 경향은 포용의 모멘텀으로 이

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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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에 내재된 불균등발전은 이와 같이 차별화와 

균등화의 시소운동 또는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의 동

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본축적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포용

과 배제의 역동성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공간적 

조정’ 과정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기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축적의 위기는 해당 지역

의 경제적 및 공간적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이로 인한 

자본의 지리적 이동은 하비(2007)가 제시한 ‘공간적 

조정’에 내재된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자본은 한 

지역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지

역으로 이전하지만, 이전한 새로운 지역에서 또 다시 

과잉축적을 유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축적에 

대한 공간적 장애와 지역적 차이는 파괴되어야 하지

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조정은 극복되어

야 할 새로운 공간적 장애와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 낸

다. 이러한 공간적 조정은 새로운 공간 편성을 창출하

기 위해 기존 건조환경의 감가(또는 파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파괴’라고 지칭된다. 이와 같

이 하비가 제시한 지역불균등발전에 관한 설명, 즉 자

본축적에 내재된 역동적 과정으로서 공간적 조정과 

창조적 파괴는 결국 감가의 피해를 지역적으로 차별

화할 뿐 아니라 건조환경 구축의 파괴적/창조적 계기

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이 어

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은 

다양한 세부 메커니즘들을 통해 포용과 배제의 모멘

텀들을 만들어낸다. 예로 신용체제의 구축과 금융자

본의 발달은 금융대출 및 금융시장(주식시장, 선물

시장, 환시장 등도 포함)에 대한 접근의 차별성을 심

화시킨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의 고도화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차별성

(예로,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킨다. 무엇보다도 도시

재개발(또는 도시재생)과정에서 촉진되는 공적 공간

의 사유화(즉 인클로저)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있

어 배제와 포용을 공간적으로 재편하게 된다. 김용창

(2015)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도시 인클로

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소외

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

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

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

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

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적 이익에 포섭

된 도시공간이 공적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포용을 배

제한다는 점은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으로

서 자연의 상품화 과정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현대 사회공간에서 포용과 배제의 역동성은 자본

축적의 불균등발전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본

적으로 총량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자본의 입장

을 우선적으로 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70년대 

포드주의적 경제 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정

부는 기존의 복지국가에서 수행해 온 복지 재정과 전

달체계를 축소시키고 그 책임을 국가에서 시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와 도시 서민들을 배제해 왔다. 이러한 신자유

주의 정부는 관련된 정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

로운 공적 관리 전략으로 민영화, 공사파트너십, 지방 

서비스의 경쟁적 선별성 등을 채택했다(Brenner et 

al., 2010; 최병두, 2015a). 

이러한 정책 시행 방식은 흔히 ‘정부에서 거버넌스

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강조되며, 특히 이러한 거버

넌스에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주체들

의 참여를 개방·촉진하는 포용 전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장려된 거버넌스

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공간적 문제들

(특히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시민사회에 전가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거버넌스에의 

참여는 결국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을 정당화시켜주

는 역할을 한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즉 신자유주의

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포용)를 통해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축소(즉 배제)를 유도하는 패러

독스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포용과 배제의 역동적이고 역설적인 작동

은 탈산업사회(도시)에서 과시적 소비문화와 의식의 

파편화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탈산업사회

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광고에 의해 촉진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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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개인의 물질적 필요 충족에서 나아가 서로 차별

화하거는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 소비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

러한 소비자들은 과시적 (명품)소비를 통해 상류사회

로의 포용(심리)을 달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들은 배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소비상

품에 대한 경쟁을 통해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의식의 

파편화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연대와 결속력을 해

체시킨다. 결국 포용되기를 욕망하는 개별 소비자들

의 과시적 소비는 사회적 배제를 전반적으로 확대시

킨다. 다른 한편 자본(기업)의 전략 역시 배제와 포용

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드보르(Debord)는 이를 다음

과 같이 묘사한다. “업무시간이 끝나면, 노동자는 갑

자기 생산의 조직과 감시의 모든 측면에서 그토록 노

골적으로 가해지던 총체적 멸시[배제]로부터 벗어나 

소비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공손하게 어른 취급[포용]

을 받게 된다”(최병두, 2016a, 587에서 재인용). 배제

와 포용의 모멘텀은 동일한 주체들(예로, 노동자-소

비자) 간에도 시차를 두고 연이어 발생한다.

다른 한편, 포용과 배제를 구분하는 새로운 영역 또

는 균열의 선들이 생성되고 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

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편으로 개인적 측면에

서 이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

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이주과정에서 차별적 포용

과 배제를 겪게 되며,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포용과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주노

동자라고 할지라도 단순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들

에 대한 비자의 지위나 체류조건, 국적 취득 조건 등

이 다르다. 동일한 외국인 이주자라고 할지라도 인종

이나 국적 등에 따른 문화적 편견은 이들에 대한 포

용/배제의 정도에 차이를 드러낸다. 이와 같이 외국

인 이주자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인종적, 문화적 혼종

화는 배제/포용에 따른 새로운 사회공간적 갈등/통합

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적 차이뿐

만 아니라 소득과 연령의 차이 그리고 젠더, 성, 장애 

등에 따른 차이는 정체성의 억압과 차별화를 유발한

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포용의 주요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공간적 관계의 윤리로서 포용

사회공간적 포용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에 반

대되는 배제의 개념에 대립되게 개념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포용의 개념과 정책이 배제로 인한 사회

공간적 문제의 해소 방안의 모색에서 출발했으며, 또

한 포용과 배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적으로 전

개되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공간적 포용

이 그 자체로 개념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

부분의 개념(이론)이나 정책들은 한편으로 현실 문제

의 분석과 대책으로서 경험적 내용을 가지며, 다른 한

편 미래 (이상) 사회의 전망을 위한 규범적 내용을 가

진다. 포용의 개념 역시 이러한 경험적 기반과 규범적 

전망을 동시에 내포한다. 사회공간적 포용을 경험적 

현상들로 설명한다면, 명시적으로 이에 반대되는 배

제의 개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공간적 포용을 윤리적 기반에서 규정할 경우, 포용의 

개념화는 배제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

겠지만, 또한 단지 암묵적으로만 전제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물론 포용의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적, 특히 신자유주의적 발전과

정에서 구조적 메커니즘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

공간적 배제의 양상들을 누적·확대시켜 왔고, 이로 

인한 갈등과 긴장, 아노미와 병리현상의 심화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포용의 윤리는 사물의 사회공간적 관계성과 조화

로운 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들이 제자리에서 존재론적 안전감을 가질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개념은 그 자

체로서 윤리적 또는 규범적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변미리(2017, 26)에 의하면, “포용

은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을 너그럽게 감

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외래어 똘레랑스(tolerance)와 같은 의미가 

되지만, “포용도시에서 사용하는 포용성(inclusive-

ness)은 똘레랑스의 의미보다는 포괄성의 개념”에 더 



- 674 -

최병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은 똘레랑스를 한

글로 번역한 ‘관용’의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거

나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정호(2017)에 의하면, 포용도시의 

개념에 내재된 규범적 의미는 2가지 철학적 이슈를 

함의한다. 첫 번째 이슈는 사회정의로, “포용적 성장 

개념 혹은 포용 개념은 사회철학으로서 자유주의(또

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서 제시하는 사회정의의 

철학적 입장을 함의한다.” 이러한 [사회정의에 관한] 

자유주의의 관점은 “기회의 균등화를 포용의 핵심 개

념 중 하나로 견인”하며, “기회의 균등화를 위해 사회 

안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그와 같은 사회정책

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도록 한

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주장은 “롤스로 대표되는 자

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선’을 강조

한 샌델(Sandel)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된다. 

포용이 함의하는 두 번째 철학적 이슈는 ‘공간적 권

리’ 또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의 개념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권리, 도

시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

를 스스로 만들 권리”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 이 개념

은 “2016년 UN Habitat III의 의제로 검토될 만큼 넓

은 의미로 계승·확산되고” 있으며, “포용도시에 대해 

보다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철학적 함의를 제공”한다

고 주장된다. 박인권(2016) 역시 포용도시의 규범적 

함의로 ‘정의로운 도시’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

한다. 

이처럼 포용도시(그리고 포용성장)의 개념은 그 자

체로 규범적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포용을 사회공간적 관계의 윤리적 개

념으로 규정할 경우에도 2가지 측면은 항상 고려되어

야 한다. 첫째 포용의 윤리적 함의가 그 자체로 개념

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배제의 발생 배경에 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배제/포용은 

사회공간적 관계의 속성으로 파악되지만, 이를 조건

지우는 것은 구조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

해 배제를 유발하는 사회공간적 메커니즘을 전환시

키거나 제어하지 않고서는, 포용은 실현될 수 없으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윤리는 

그 자체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배제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

즘의 분석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즉 대

안적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공간적 이론의 

구축을 요구한다. 

포용의 윤리학 정립에서 또 다른 고려사항은 아무

리 윤리적으로 정교한 개념이나 논리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

회공간적 배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용도시를 구축

하기 위한 작업은 분명 이러한 개념의 정책적, 정치적 

동원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담론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용의 

개념이 진정하게 윤리적 개념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는 첫째 포용의 윤리에 관한 개념적 진정성과 둘째 이

러한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절에서는 

포용의 윤리에 관한 개념적 진정성을 검토하고, 다음 

절에서 이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진정성을 논의하고

자 한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세

계은행(World Bank, 2009; 2015)과 세계통화기금

(IMF, 2015) 등도 소득불평등 등을 우려하면서 포용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포용의 (윤리적) 담론

에 관한 개념적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낸다.3) 

문정호(2017)가 서술한 바와 같이, 이들이 2008년 세

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포용성장의 개념을 특히 부

각시키게 된 것은 지난 30년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

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치체제가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차별화, 공공서비스 제공 부

족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유발했고, 이러한 사

회문제들이 다시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실업률 상승

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그와 같은 다양한 배제의 양상

들로 고통 받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아

니라 이로 인한 경제체제의 붕괴나 위기를 더 염려했

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세계은행의 우려에 대한 이

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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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고 지속적인 빈곤 감소를 위하여, 사람

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또한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장이 요청된다. 급속

한 성장 추세는 실질적인 빈곤 감소를 위하여 의

심할 바 없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성장이 장기

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부문들에 걸쳐 폭넓은 기

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국가의 노동력의 대부분이 

포용되어야 한다”(World Bank, 2009, 1).

이 인용문에서 세계은행은 이른바 ‘포용성장’의 개

념을 빌려, 빈곤 감소를 위해 “급속한 성장 추세”가 

필수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기반 구축과 국가 노동력의 포용”이 요구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은 이 인용문에 각주

를 달면서, “폭넓게 기반한 포용적 성장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지원의 산업정책으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투자를 위한 

장으로 작동하는 표준을 창출하는 정책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규제 완화와 글로벌 표준을 

명시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이 포용(성장)의 개념을 노골적으로 신자유

주의적 지구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동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개념을 사회공간적 

통합이나 결속으로 이끌고자 하는 경향에서도 이 개

념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포용성장, 

포용도시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통합이란 “구성원들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

로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박인

권, 2015, 114). 물론 이러한 의미의 사회통합 그 자

체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전제로 동등하

게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상호 모순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분명 긴장관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긴장은 

오직 동태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변증

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공간적 문제들

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법과 실천적 함의와 더불어 사

회공간적 관계에 대한 규범적, 윤리적 개념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다면, 포용과 이에 근거한 ‘사회통

합’의 담론은 쉽게 이데올로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 그 자체와 이를 반영한 포

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은 규범적, 윤리적 함의를 가

진다. 사회적 규범 또는 윤리는 흔히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는 

이성을 가지지 못한 동물들의 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인간 사회에서 윤리에 관

한 오랜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화나 공생보다

는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서구 철학 및 사회이

론에서 근대성, 즉 계몽주의적 이성의 유의성과 한계

를 둘러싼 논쟁들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쟁에서 우

선 문제가 되는 것은 데카르트 이후 칸트를 거쳐 롤스

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성이 보편적 또는 원자적(개

인주의적) 이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훗설의 간주관성이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적 이성은 ‘관계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 이에 반대하는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은 인간의 이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논쟁들에서 

보면, 일단 포용의 윤리학이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이 

보편적·선험적으로 주어지기보다 사회적 관계를 통

해 형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물론 사회적 관계에 관한 윤리적 개념들도 매우 다

양하게 논의되어 왔다.4)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포용

성장이나 포용도시의 규범적 함의와 관련하여 우선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논의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매우 복잡한 논리적 준거들에 근거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초적 입장’에 있는 계약당사자들이 사

회적 기본가치로서 정의에 관한 2가지 원칙에 합의한

다는 것이다. 즉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의 재능이

나 지위,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서 각 

개인들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지만(제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경우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점(제2원칙, 차

등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롤스의 정의론을 

포용의 개념화에 원용하면, 사회적 소수자들(소득이

나 자산뿐 아니라 인종이나 장애, 젠더와 성 등에 의

해 차별화된 취약집단들)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이나 

불이익은 불공정하며,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예로, 적

합한 보상이나 수혜)을 통해 포용해야 하며,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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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오늘날 사회적 부의 정의로운 재

분배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

라 개인의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그의 이론에서 ‘무지의 베일’ 

이면에 있는 원초적 개인들은 현실의 상황을 전혀 반

영하지 못하는 ‘무연고적 자아’이고, 또한 사회공간적 

권력관계를 무시한 ‘우연적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

처럼 인식된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

유주의적 정의론자들은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를 반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개념으로 

‘관용’을 제시한다. 관용이란 넓은 의미로 타자에 대

한 배려를 의미하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과 다

르더라도 타자의 권리를 용인하거나 존중하는 태도

로 표현된다. 이러한 관용은 약자에 대한 관대함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주의를 포기하고 싫어하

거나 미워하는 타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보편적 권리

를 인정하는 것이다. 변미리(2017)가 지적한 것처럼, 

포용은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태

도라는 점에서 관용의 철학적 논의에 근거하여 개념

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의 개념이라고 할지

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을 벗어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가치

관이나 신념에서 판단하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것

까지도 관용(포용)하는 것은 결국 타자에 대해 무관

심으로 이어지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 또는 약화

시키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논쟁적 관계에 있는 공동체주

의는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불간섭 원칙으로는 소수집단의 권리 보장과 나아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공동

체의 전통이나 문화, 구성원으로서 가치와 덕목, 사

회적 권리와 책무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특히 테일러(Taylor)나 호네스(Honneth)에 의해 

제시된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관

용 담론은 개인의 보편적 정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

에, 사회구성원들 간 상호관심과 이에 바탕을 둔 포용

이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에 부적절하고, 대신 개인

의 정체성이 타자로부터 동등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과정, 즉 상호 인정(recognition) 과정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상호인정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

와 객체 간에 실천적으로 진행되는 인정투쟁 과정에 

의해 획득된다는 점에서 ‘인정의 정치’를 중시한다(최

병두, 2017). 이를 통해 형성되는 인정의 공간은 상생

과 공존의 공간으로서 매시가 제시한 ‘관계적 공간’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상호인정은 포용적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공적 숙의’(deliberation)의 

전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페인스타인(Fainstein, 

2014)의 ‘정의로운 도시’의 개념과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숙의민주주의, 다양성, 형평성)이 포용도시의 규

범으로 인용되기도 한다(Murie et al., 2011; 박인권, 

2015; 변미리, 2017). 그러나 이러한 상호인정의 개

념은 흔히 억압된 문화나 정체성에 대한 포용을 강조

하지만, 물질적 부의 재분배에서 배제의 문제를 다루

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포용의 윤리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윤리적 개념으로 ‘환대’(hospitality)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환대의 개념은 그리스-로마시

대에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거

쳐 오늘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시민주의’의 

근거를 이룬다. 세계시민주의는 한 지방이나 국가에 

대한 한정적 소속감이나 인종적 편견을 초월하여 모

든 인류를 하나의 시민으로 포괄하는 세계적 공동체

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대란 다른 집

단이나 지역에 속하는 이방인 또는 타자라고 할지라

도 (이들이 피해를 입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다

른 집단이나 지역에 참여할 또는 방문할 권리를 가진

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대의 권리를 허용함에 

있어, 칸트는 이방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피해

를 입히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데리다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환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친다(최병두, 2012; 2017). 환대의 공간은 인정의 공

간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사회공간적 포용의 윤리를 위

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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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환대의 공간을 누가 만들 것인가, 무조건 

환대의 실현이 가능한가 등의 의문을 남긴다. 또한 이

러한 세계시민주의는 흔히 오늘날 세계도시에서 사

회공간적 갈등을 완화(또는 은폐)시키기 위한 이데올

로기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 또

는 세계시민주의에 근거한 환대이론 등은 사회공간

적 관계의 윤리로서 주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이

들을 철학적 사유에서 다시 사회(공간)적 이론으로 

전환하여 보다 현실적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성’(citizenship)에 주목할 수 있다. 시민성이란 

좁은 의미로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을 규정하는 일단

의 권리와 의무(책임)와 관련되지만, 최근에는 정치

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

다(조철기, 2016).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부의 재분배과정이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고유

한 정체성이나 문화를 영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는 점을 함의한다. 따라서 포용의 윤리에서 시민성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왜 또는 어떻게 경제적, 정치

적,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지 아니하고 참여할 권리

(그리고 의무)를 가지는가에 관한 논의를 위한 준거

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논의들은 현대 사회의 사회공

간적 변화와 지구지방화 과정을 반영하여 시민성이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확장되어, 지구지방적으로 

다규모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오늘날 시민성은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권리로서 지구적(보편

적) 시민성, 일정 장소에 생활하는 주민으로서 가지는 

사회(복지)적 권리로서 지방적(장소-특정적) 시민성, 

그리고 이러한 지구적, 지방적 시민성을 제도화한 국

가적(제도적) 시민성들이 다규모적으로 작동하고 있

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박인권(2015)

은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이 스케일(국가/광역, 도시/

지역, 근린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시민성에 기반한 포용의 윤리는 사회공간적으로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이 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음을 정당화시켜주지만, 실제 왜 그러한 권리

를 가지는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못한다. 또한 이

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공간적 측면을 함

의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에 관

한 새로운 개념화, 특히 공간적 권리로서 포용에 대

한 권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Purcell, 2003). ‘도시

에 대한 권리’ 개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권

리로서 포용에 관한 규범적 측면의 주요 요소가 된

다. 르페브르(Lefebvre)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개념

은 최근 하비와 그 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

고 있다. 이 개념은 도시인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편

의를 누릴 권리, 도시정치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 등을 내포한다(강

현수, 2010; 문정호, 2017). 하비(2014, 54)는 이 개

념이 “내재적이고 초월적이지 않은 여러 가능성으

로 채워져야 하는 텅 빈 기표”라고 지적하지만, 이러

한 도시적 권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도시인들이 도시

(도시의 잉여나 건조환경)를 공동으로 생산했으며 따

라서 이에 대한 배분과 재투자를 통한 도시공간의 재

편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를 가

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중심적 시민권

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를 재규모화(또는 재영역화)

한 도시에 관한 권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개념은 2016년 UN Habitat 

III(2015)의 의제에 반영되어,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

는 포용도시에 대해 보다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철학

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서술되게 되었다. 

5. 결론: 포용을 위한 정책과 실천 전략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은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지향

적 기업주의 정부(중앙 및 지방) 정책으로 인해 심화

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공간적 포용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

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포

용의 지리학은 새로운 학술적, 정책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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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 또는 패러다임일지라도, 앞선 다른 다양한 규

범적 개념들이나 정책기조들(예로 녹색도시, 창조도

시 등)들처럼 외형적으로는 규범적 담론을 확산시키

면서도 실제로 기존의 지배적 사회공간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이 논문은 첫째,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에 내

재된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단순히 

공간의 형태적 유형화에서 나아가 보다 심층적인 철

학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회

공간적 포용을 배제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대립적

인 것들로 개념화하기보다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

의 관계에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의 2가지 모멘텀으로 

설정하고, 포용/배제의 양상들을 유발하는 사회구조

적 배경의 여러 측면들을 분석해 보았다. 셋째, 포용/

배제의 개념은 분명 지배집단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로 동원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에 함

의된 윤리적 개념들을 진정하게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들의 연장선상에서 끝으로 포용의 지리

학은 정책적으로 원용되고 실천적으로 구현될 수 있

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떠한 윤

리적 개념이나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바탕을 둔 현실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손쉬운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포용성장, 포용도

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

여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현실 문제들을 평가한 

다음, 이들의 해소 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다. 예

로,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은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2가지 핵심적 차원으로 상호의존성과 

참여를 제시했다. 상호의존성은 “형식적인 노동 분

업 내의 상호의존성과 형식적 협력”뿐만 아니라 “사

적 관계에서의 호혜적 의무, 수용, 인정, 그리고 연대”

등을 포함하며, 참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

니라 물질적 소비, 교육, 사회문화, 그리고 정서 등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부여되는 각종 기회에 개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권능과 실질적 능력을 보장 받는 것

을 말한다. 특히 참여는 물질적 참여(소비능력을 갖는 

것을 필요), 정치적 제도적 참여(권능의 부여), 문화

적 참여(문화적 자본과 교육의 기회 필요). 나아가 모

든 과정에서 거부나 소외와 같은 배제적 느낌조차 가

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Gerometta et al., 

2005; 박인권, 2015, 111). 

박인권(2015)은 포용도시의 지표 설정에서 이러한 

두 차원이 “‘사회’라는 일반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시의 비전을 설정함에서는 공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간적 

포용을 또 다른 핵심 차원으로 설정한다. 그에 의하면 

공간적 포용은 “포용도시의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서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만한 주거 공

간’(decent housing)을 도시 내에서 갖는 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공간적 포용이 이뤄져야 하는 지리적 범

위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와 일치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5) 앞서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계은행(World Bank, 2015)도 최근 포용도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위하여 사회적 포용, 경제적 포용에 

더하여 공간적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공간적 

포용의 핵심과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정한 토지, 

주거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으로 설정하고,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 적정한 토지와 주거와 이를 위한 

토지 및 토지사용 조정과 규제, 토지기반 금융 등과 

더불어 도시빈민에 대한 기본서비스와 임대 보증, 슬

럼 개조 및 방지,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리 및 이를 통

한 공적 공간의 복원 등이 제시된다. 

이와 같이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의 개념을 경험

적으로 적용·확인하기 위하여 공간적 차원을 포함한 

구체적 지표들의 설정과 이를 통한 성장전략이나 도

시정책의 모색은 한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포

용도시의 구체적 지표들은 어떤 도시나 사회가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열

악한 지표들을 우선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접

근은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포용/배제는 사회나 도

시의 어떤 정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한 “상태를 발생하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동태적이고 관계적” 개념이라는 점이 거듭 

주장된다(박인권, 2015).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포용/배제는 어떤 정태적이고 비관계적인 상태를 나

타내는 지표들로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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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러한 지표 분석으로는 포용/배제의 상태를 발

생시키는 과정에 접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사실 포용/배제의 개념은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들과 

세부내용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분류

하여 핵심과제와 세부내용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는 결국 자의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서 사회공간적 포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의 모색은 다른 규범적 개념 및 정책 기조들, 예

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창조경제와 창조도

시 등보다도 더 어려운 딜렘마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

겠다. 왜냐하면 후자의 정책 기조들은 탄소저감 또는 

창조적 인재 육성이라는 한정되고 보다 명시적인 목

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사회공간적 포용은 매우 포괄

적이고 모호한 개념 또는 구체적 의제가 없는 정책 기

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탄소녹색성장이나 창조경

제의 정책 기조 역시 규범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표들도 상당히 모호하거나 실

제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플로리다(2008)가 창조성 지수로 설정

한 3가지 변수들, 즉 관용, 인재,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를 둘러싸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관용은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변수로 한 도시에서 게이나 외국인의 

수로 표현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관용 또는 

환영은 중요하지만,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

러한 태도에서 나아가 상호 인정을 통한 공존의 문화

와 호혜적 경제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최병두, 2016b).6)

사회공간적 포용을 위한 실천 전략들은 이와 같은 

지표 설정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지

만, 보다 중요하게는 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배

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

들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정

치적, 사회문화적 구조 전환을 위하여 우리 사회나 도

시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이 요청되고 있다. 제로

메터 등(Gerometta, et al., 2005)은 거버넌스 관계

의 재구축을 강조하면서,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

목하고자 한다. 이들에 의하면,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

소 모호하긴 하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좀 더 통합적

인 도시와 이를 촉진하는 거버넌스 편제를 향한 가치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특정한 조건

이란 공적 숙의와 사회경제적 선도성(initiative)을 선

호하는 다규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구

축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존에 성공적인 프로젝트처

럼 보였던 지구적 신자유주의 레짐이 사회공간적 배

제의 심화로 한계에 봉착하여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

서, 사회적 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와 정책

으로의 전환, 즉 ‘새로운 복지 레짐’으로의 전환을 위

하여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한다. 

물론 문제는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어떻

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사실 협력적 거버

넌스의 개념은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제시되

었고, 그 규범적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신자유

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으로 비난되기도 했

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체제에 대

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제솝(Jessop, 2002)

는 신공동체주의를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신공동체

주의는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으로 시민사회

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 시

민들 간을 상호 매개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향적 장

소를 창출하는 것이다(Gerometta et al., 2005). 이

러한 제솝의 신공동체주의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공동체-지향적 장소 창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 거버넌스 체제와는 다소 다르다고 할지라도7), 이

를 통해 국가, 시장, 시민들이 어떻게 매개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점에서 

로빈(Robin, 2015)은 장소-기반적 혁신을 통해 포용

도시를 선도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에서 국지적 공동체의 포용을 향상시

키는 시민 주도적인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이와 같이 사회공간적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

스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엔 하비타

트(UN Habitat, 2015)도 이러한 점에서 포용도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적 계획과 참여적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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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핵심적 전략으로 채택하고, 최종 산출보다는 민

주적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

다. 그러나 어떻게 포용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

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떤 

딜렘마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배

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은 포용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제된 개인이나 집

단들이 장소-기반적인 시민사회에 바탕을 두고 스스

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시민사회의 취약한 집단들이 스스로 자신을 포용

할 수 있는 능력, 즉 우선 서로 인정하고 연대하여 헤

게모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에서 공적 숙의를 통해 자신들의 전망과 실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소외된 집단들이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바대로 도시를 만

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기본원

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하비(Harvey, 2009)는 이러한 공간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절대적, 상대적 또는 관계적 준거틀의 선택을 위한 정당

성을 간단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3가지 

개념들이 상호변증법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간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고 항상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그 외에도 또 다른 유형의 포용과 배제의 양면성은 아감벤

(Agamben)이 제시한 “예외상태‘ 또는 ‘예외공간’의 개념 

또는 전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Cameron, 2006). 예외

공간이란 법에 의해 법의 시행이 유보된 공간(예로 감옥, 

수용소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외공간의 개념을 일반화

하면 산업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경

제자유구역은 역외자본을 포용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을 국

가의 나머지 영토로부터 배제(법적 규제로부터 면제)한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또한 OECD(2012; 2015)도 포용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우리고 그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 있다.

4) 제4절의 후반부는 최병두(2017)의 논문을 압축적으로 요

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 참조. 

5) 포용도시에 관한 지표설정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 결

과에 관한 논의로, 박인권 외(2017), 황선아 외(2016) 등 

참조. 

6) 이러한 점에서 정운찬(2016)은 “창의적 인재는 특정한 장

소에 축적된 자산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른 공간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둘 

수 있는 공간적 능력이 바로 사회적 관용이며, 이것이 도시

에서 축적하는 저량(stock)자산”이라고 주장한다(정운찬, 

2016). 

7) Cameron(2015)에 의하면, 1990년 후반 사회적 배제에 관

한 학술 논쟁이 있었으며, 당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의

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회적 배제 논쟁의 초기 단계에는 국

지적 주민들의 역량을 재강화하려는 새로운 투자계획이 제

안되었고,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 토지 재분배와 같은 급

진적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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